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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민사상의 신분 및 재산 관계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친권자에 의한 심각한 아동학대, 방임, 인권 유린 사건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법적 안전장치를 작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에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민사상 공익 대표 기능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

를 실현하고 사적 자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신분 관계의 안

정,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적 공공질서 확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복리를 구현하기 위한 민법 상 검사의 공익 대표자로서의 역할로

는 친권의 상실 및 일시 정지 청구, 친권 일부 제한 청구,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청구 등을 통해 검사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성년후

견인의 선임과 후견감독에 대해서도 검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성

년자 보호의 긴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 영역에서 검사의

공익 대표 기능은 의무적 성격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동복지법 과 아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을 통해 아동학대범죄나 성범죄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검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변경 심판을 법원에 청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법제를 살펴보면,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검찰관에게 친권 제한 등의

청구권자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 ‘아동가정청’을 총리 직속의 독립적 전담

기관으로 신설하여 아동 보호 정책의 통합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였다. 한

편, 독일은 공공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아동청(Jugendamt)을 중심으로 친권 제한

조치는 물론, 관청후견인으로서의 역할과 직접적인 아동 보호 서비스까지 일원적

으로 연결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일본과 독일의 사례는 사법적 개입과 행정적 구제가 분절

되지 않고 ‘아동의 복리’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검사가 민사 및 가사 영역에서

수행하는 국가후견적 공익 대표 기능은 형사 소추권자로서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인권과 복리를 실현하는 사법적 안전장치로 재정립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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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민법 의 체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적 법률관계가 규율되어야

한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근간으로 삼아 왔지만, 현대에 이르러 스스로의 권

리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의 복리가 침해되거나 개인 간의 법률

행위가 사회 전체의 공공질서와 신분 질서를 왜곡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때 이

를 시정하기 위한 장치가 도입되게 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형사 소추권자의

역할을 하는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로서1)2) 민사의 영역에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검사의 민법 내 공익 대표 기능은 국가후견사상

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체계에서 유발되는 사적 자치의 한계

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사법적 안전장치로 작동하고 있

다.3)

검사의 공익 대표 기능의 유형으로는 신분 관계의 안정을 위한 기능, 사회

적 약자 보호와 국가 후견적 기능, 경제적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법인 감독 기

1) 이는 검찰이 단순히 국가이익이나 정부이익의 대변자가 아닌 사회 전체의 이해관심을 대

표한다는 취지이다.; 이효원, 미래변화와 검찰기능 강화방안 – 검사의 공익적 기능 강화

를 중심으로 - , 대검찰청 용역과제 보고서, 2010, 21면.

2)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다295165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에

서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와 그 유

지에 필요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

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

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

이고,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

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3) 2025. 9. 23. 연합뉴스, ‘존폐 기로’ 검찰, 공익대표 기능 강조…“국민의 법률대리인” (https://www.

yna.co.kr/view/AKR20250923137400004)

는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 아동보호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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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들 수 있다. 신분 관계의 안정을 위한 기능적 역할로, 검사는 혼인, 입양,

친자 관계 등의 신분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없

는 경우 피고의 지위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신분 질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4) 사회적 약자 보호의 측면에서,

검사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에게 적절

한 보호자가 없는 때 직접 법원에 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고(제9조), 이해관

계인이 없는 부재자의 재산이 방치되는 경우 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요청

할 수 있으며(제22조), 친권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학대・방임하
는 경우 법원에 양육 처분 변경, 친권 상실 및 일시정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

다(제837조 및 제924조). 또한 비영리 법인의 이사가 결원되어 법인의 정상적

인 운영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공익적 손실이 우려될 때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여 경제 질서의 교란을 막고 사법적 감시자로서 개입할 수 있게

된다(제63조).5)

특히 민법 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표명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보호하

기 위해 검사에게 가사 절차 내에서 친권에 대한 제한과 미성년 후견인의 선

임 및 감독과 관련하여 직접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인권 유

린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검사의 적극

적인 개입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가 더욱 요청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민법 과 특별법 등에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검사

가 공익 대표로서 개입하는 경우의 절차와 관련 기관과의 역할 분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뒤, 외국의 유사한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

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에서 “신분관계소송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분쟁의 경

우와는 달리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속함에도 그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하였고 그 법률관계

는 상속되지 않아 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된 다수 이해관계

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하는 방법

으로 이를 바로잡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

를 다툴 구체적 상대방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므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이효원, 위의 보고서, 26-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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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법 상 미성년자 복리를 위한 검사의 공익 대표 기능

1. 친권제한 제도 관련

민법 에서는 검사에게 친권과 관련하여 그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제924조에서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6)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하고(제1항), 제925조의2에서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925조

에서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

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도 친권자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26조). 그리고 제922조의2에서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

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

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친권자의 동의가 필

요하나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일정한 경우에도 검사의 공익 대표로서의 개

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종래 민법은 부모의 학대나 개인적인 신념 등으로 자녀의 생명・신체 등에

6) 친권남용 제도에 있어서도 종래 ‘친권남용,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

대한 사유’를 각각 독립적인 친권상실 원인으로 보아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친권상

실이 되도록 구성한 것에서, 개정을 통해 친권남용 외에 그로 인한 자녀의 현저한 복리침

해라는 요건이 추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친권남용에 해당할 원인이 되는 행위

라도 목적과 결과가 자녀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면 가정법원이 친권남용으로 인

한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은정 집필 부분, 편집대표 민유숙, 주석 민

법 친족법 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7, 4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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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를 위해 친권의 상실 선고 외에 활용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는데,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민법을 일부개정

하면서 친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하거나 친권의 일부만을 제한하는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별로 자녀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 최소한도의 친권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7)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법원은 친권자의 친권남용으로 인한 친권 상실 상황으로 자녀 보

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로 인해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왔는바, 민법의 개정

으로 친권상실 제도 외에 일시 정지와 제한,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

등을 추가함으로써 구체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게

되었다.8) 더불어 일련의 친권제한 제도에 있어서 청구권자를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에서 자녀,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였다.9)

2. 미성년 후견인 제도 관련

가정법원은 위와 같이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

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를 함으로 인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제932조

제2항). 이와 같이 미성년후견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나 친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권의 행사가 제한된 경우에 개시되는 것이다. 미성년후견인

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므로(제938조 제1항)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제945조 본문), 미성년후견은 친권의 연장 내지 보충적 성격을 지닌다고 이해

된다. 다만,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의 경우 미

성년후견인은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제927조의2

제1항 단서).

미성년후견은 민법 제5장의 후견에서 성년후견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그

7) 법제처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0862&ancYd=20141015

&ancNo=12777&efYd=2015101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

k=0#0000

8) 백경희・김자영, “친권의 제한제도에 관한 개정 민법의 검토 – 신분적 효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55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1, 180-182면.

9) 정현수, “일본의 개정 친권법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통권 제37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2. 12, 270면; 이은정, “친권 제한의 유연화 - 신분적 효력을 중심으로 -”, 가족법

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3, 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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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이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 특정 범위 내에서 개시되는 것과 달리, 미성년후견

은 미성년자에 대한 포괄적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10) 또

한 성년후견과 달리 우리나라의 미성년후견 제도에서는 미성년후견인을 1명으

로 하고 있고(제930조 제1항), 법인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이해

되고 있다.11) 이와 같이 미성년후견인의 수를 1인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미성

년후견인의 직무가 미성년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만약

복수후견인들이 존재할 때 각 후견인 사이의 의견이 불일치한다면 합일이 이

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

여야 하고, 미성년후견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미성년자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12)

Ⅲ. 특별법상 미성년자 복리를 위한 검사의 공익 대표 기능

1. 친권제한 관련

우리나라에는 민법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수의 특별법에서 친권제한 제도를

규율하고 있으며, 그 경우 검사에게 공익 대표로서 그 청구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1) 아동복지법 상의 제도

아동복지법 13)은 제18조에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과 관련하여 시・도

10) 전연숙・강주리 집필부분, 편집대표 민유숙, 주석민법 친족법(제6판)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7, 549면.

11) 이은정, “아동의 양육과 ‘공공성’ - 기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제72집, 경북

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143면.

12) 김현수・김원태,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한국법제연구원, 2013, 23면.
13) 아동복지법 은 2026. 2. 3. 법률 제21321호의 일부개정을 통해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

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권 남용,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하

여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친권

제한 조치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법제

처 아동복지법 제정・개정 이유 ,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83201&ancYd=

20260203&ancNo=21321&efYd=2026080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

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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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가정법원에 대하여 민법 에 따라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

고 또는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

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검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

할 때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

록 하고 있다(동조 제1항). 한편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에 따

른 학교의 장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항).

이와 같이 아동복지법 에서는 친권상실 선고 등을 가정법원에 선고할 수

있는 1차적 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로 규정하였고, 아동복지

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1차적 청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검사에게 친

권상실 또는 친권제한선고의 청구를 요청한 다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부차적으로 3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차적인

청구권자의 지위를 갖도록 하였다(동조 제5항).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제4조제3항(아동학대살해・치사
의 미수범),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제6조(아동학대상습범)의 범죄를 저지

른 때에는,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

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만약 검사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에게 그 청구를 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2항). 그리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를 통

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

다(제3항).

아동학대처벌법 에서는 친권상실 등의 청구 의무를 지니는 직접적인 자로

검사만을 두었고, 부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두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 은 2024. 12. 20. 법률 제20576호로 일부개정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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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여14) 아동의 복지에 대한 검

사의 공익 의무를 강조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친권제한 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3조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15)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친
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에 민법 상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

하여야 한다(제1항). 한편 아동복지법 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

보호전문기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성폭력피해상담

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청

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의 기관・시설 또

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

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제2항) 그 처리 결과를 통보받

은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
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3항).

동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일 경우 친권

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의 청구권자로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 수사 검

사로 정하고 있고, 2026. 6. 9. 법률 제21790호 일부개정을 통해 검사에게 친권

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을 추가하는 등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

14)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7&ancYd=20241220&ancNo=20576&efYd=20250621

&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1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

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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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 범위를 확장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16)

2. 후견인 선임 관련

특별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미성년 후견인 선임에 있어 검사의 개입이 없고,

이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의 역할로 규율하고 있다.

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한 아동의 복지

가 침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였는데,

제19조의 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 부분에 관한 개정이 그러하다. 즉,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 또는 친권・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아동을 발견한 때

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된다(제1항).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

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항).

이는 종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과 동일하

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했

던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

지를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

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거나 후견인 선임 시까지 후견인이 되도록 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2)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제23조에서는 임시 후견인과 관련해서 아동학대행위자에

16) https://law.go.kr/lsInfoP.do?lsiSeq=286829&lsId=&efYd=20261210&chrClsCd=010202&urlMode=

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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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임시조치 중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경우나 가정법원의 피해아동

에 대한 보호명령 중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경우에, 해당 친권 행사의

공백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제5항). 그리고 판사는 위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등에게 친권을 행

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임시조치의 기간 동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

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하고(동조 제1항), 이 경

우 판사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
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2항). 한편

이러한 조치로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아동등이 소유한

재산의 보존 및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제4항), 민법 제949조를 준용하므로 피해아동등의 재산을 관리

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해아동등을 대리하게 된다(제5항).

Ⅳ. 외국 법제와의 비교법적 검토

1.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의 민법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친권제한 제도와 미성년후

견 제도를 검찰관(우리나라의 검사에 해당한다)에게 공익 대표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규정하는 한편, 최근 아동기본법 과 아동가정청설치법 을 통해 신

설된 아동가정청이 아동과 연계된 다양한 제도를 조율하는 콘트롤타워의 기능

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1) 친권제한 관련

일본은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해 친권제한 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 우리나

라와 동일하게 일본도 개정 전에는 친권상실만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 후 2년

이내의 친권 일시 정지 제도와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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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와 자녀 사이에 다양한 단계의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17)

즉, 일본 민법 제834조에서는 친권상실의 심판과 관련하여 ‘부 또는 모에 의

한 학대 또는 악의의 유기가 있는 때, 기타 부 또는 모에 의한 친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당함으로써 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때에는, 가정재

판소는 자, 그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

하여 그 부 또는 모에 대해 친권 상실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원인이 소멸할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친권정지 심판에 대해서는 제834조의2에서 ‘부 또는 모에 의한 친권 행사

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함으로써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가정재판소는 자, 그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그 부 또

는 모에 대해 친권 정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가정재판소는 친권 정지의 심

판을 할 때는, 그 원인이 소멸되기까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기간, 자의 심신

상태 및 생활 상황,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권을 정지하는 기간을 정한다.’고 하여, 친권상실이 친권 행사가 현저

히 곤란하거나 부적당하여 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무기한으로 친

권을 박탈하는 것과 달리, 친권 정지는 보다 경미한 사안이나 일정 기간의 제

한으로 충분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양화한 것이다. 양 제도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정지 제도가 2년의 상한을 지니고 있으므로 친권상실제도

에 관한 규정에서도 친권상실원인이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친권상실심판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였다.18)

또한 제835조에서는 ‘부 또는 모에 의한 관리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

함으로써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가정재판소는 자, 그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그 부 또는 모에 대해 관리권

상실의 심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친권 중 재산관리권만을 박탈하고, 그 외의

신상감호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식도 두고 있다.

한편 일본 민법의 2011년 개정 전에는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

로 ‘자의 친족 또는 검찰관’만을 두고 있었는데, 개정을 통해 친권상실 심판을

비롯하여 친권정지 및 관리권 상실의 심판 모두 ‘자,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을 추가하였다.19) 이와 같은 심판청구권자 확대로 일본에서 자의 신청

이 나타나고 있는바, 가정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친권자의 아동학대 등의 상황

17) 정현수, 위의 논문, 259면.

18) 小池泰, 兒童虐待防止に關する親權制度の改正”, 法律のひろ, Vol. 64 No.11, 2011. 11, 7頁.

19) 磯谷文明, 兒童虐待の現状と虐待法制の展開, 法律のひろば Vol.68 No.9, 2015, 1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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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20)

2) 미성년후견 관련

일본에서도 친권자의 사망 등으로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

거나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관리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 미성년후견이 개시되

는데(제838조 제1항),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가정재판소는 미

성년자,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제840조).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의 감호양육,

재산관리,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수행한다. 일본은 2011년 민법 개정 시 미성

년후견인을 1인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한 제842조를 삭제하였고, 미성년후견인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가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미성년후견인 선

임청구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840조 제2항).

복수의 미성년후견인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미성년후견인의 부담을 경감한다

는 관점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한다.21) 만약 복수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

다면 이들은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제857조의2 제1항) 가

정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역할분담이 정해질 수도 있다(제857의2조 제2, 3항).

같은 개정 시점에 일본은 법인도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법인후견제도

를 도입하였고, 이 경우 법인의 사업의 종류 및 내용, 법인과 그 대표자와 미

성년피후견인 간의 이해관계 유무를 고려하도록 하여 법인후견의 건전성과 내

실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제840조 제3항).22)

3) 아동기본법(こども基本法) 의 제정과 아동가정청의 신설23)

일본은 2022년 아동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아동기본법 과 아

동가정청설치법 을 제정하였는데, 저출산과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

는 원인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상 인정되는 아동의 권리와 원

칙이 법률로서 명시된 법제가 부재하였던 것을 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구심

점을 이루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24)

20) 石井芳明・依田吉人, 親權制限事件の運用状況, 法律のひろば, Vol.68 No.9 2015. 9, 22頁.

21) 김현수・김원태, 위의 보고서, 70, 81면.
22) 김현수・김원태, 위의 보고서, 78면.
23) https://laws.e-gov.go.jp/law/504AC1000000077?occasion_date=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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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 에서는 제3조에서 ① 모든 아동은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 ② 모

든 아동이 적절히 양육되어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랑받고 보호되는 등의

복지에 관련된 권리가 동일하게 보장됨과 동시에, 교육기본법의 정신에 따라

교육을 받을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 ③ 모든 아동에 대해 연령 및

발달의 정도에 따라, 자기에 직접 관계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와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가할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④ 모든

아동이 연령 및 발달 정도에 따라 의견의 존중, 최선의 이익이 우선하여 고려

되어야 한다는 점, ⑤ 어린이 양육은 가정을 기본으로 하여, 부모 그 외의 보

호자가 제1의 책임을 가진다는 인식하에, 충분한 양육을 지원하고 가정에서의

양육이 곤란한 어린이에 대해 양육 환경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⑥

가정을 갖고 육아를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환경을 정비하

여야 한다는 점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7조에서는 아동가정청

의 설치 근거를 두고, 아동가정청 내 특별기관으로 아동정책추진회의가 아동과

관련된 중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 필요한 관계 행정 기관의 상호 조정 등의 업

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아동가정청설치법 은 아동가정청을 내각부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며

(제2조), 기획 입안과 조정, 아동의 성장과 육아, 지원의 측면에서 다양한 임무

와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율하였다.25) 즉, 제3조에서는 아동이 자립할 수 있는

개인으로 동등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정의 육

아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아동의 연령 및 발달 정도에 따라 의

견을 존중하고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며, 아동 및 아동

이 있는 가정의 복지 증진과 보건 향상, 기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아동이

있는 가정의 육아 지원과 아동의 권리・이익 보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임

무를 부여받았다(제1항).26) 구체적인 소관사무는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아동의 보육 및 양호에 관한 일(제4호), 아동 복지를 위한 문화

향상에 관한 일(제6호), 아동기본법에서 규정한 아동 대강(大綱)의 책정 및 추

진에 관한 일(제18의2),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일(제16호) 등 광범위한 범주를

24) 김경석, “일본의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시사점”,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3권 제1호,

사회복지법제학회, 2022, 109-110면.

25) 김경덕, “아동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성과”, 법연 제78권 봄호, 한국법제연구원, 2023,

16-17면.

26)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 https://law.nanet.go.kr/foreignlaw/foreignIndex/foreignIndexView.

do?cn=TLAW1202200526&isMenu=Y&cn=TLAW1202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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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저출산 극복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아동・청년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제3항에서는 위의 임무 달성을 위해 행정 각부의

시책을 통일하기 위한 기획과 조정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도록 하였다.

2. 독일

독일은 부모가 친권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아동이 보호를 필요로 하

게 될 경우 국가가 감독자로서 개입하게 되는데,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BGB) 에서 친권제한과 미성년 후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외에 자녀의 복

리의 위험에 대한 가정법원조치의 편의를 위한 법률(Gesetz zur Erleichterung

Familiengerichtlicher Maßnahmen bei Gefährdung des Kindeswohls;

Kindeswohlmaßnahmengesetz, FamGerMKindwG) 및 아동 및 청소년 원조

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KJHG) 이라는 특별법을 통하여 친권제한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친권제한 관련

독일은 민법 제1666조 제1항에서는 자녀의 신체・정신 또는 정서상의 복

리가 위험에 빠져 있고 부모가 그와 같은 상황을 방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27)

이에 따른 가정법원의 조치로는 동조 제3항에서 ⅰ) 아동 부조 내지 보건복지

와 같은 공적 부조를 청구하라는 명령(제1호), ⅱ)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명

령(제2호), ⅲ) 가족의 거주지 혹은 다른 거주지를 사용하거나, 거주지의 특정

구획에 체류하거나, 자가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다른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것

을 일시적으로 또는 불특정 기간 동안 금지하는 명령(제3호), ⅳ) 자와 교섭하

거나 면접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제4호), ⅴ) 친권자의 의사표시 대체(제5호),

ⅵ) 친권의 전부 혹은 일부의 박탈(제6호)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법원

의 친권 제한 조치의 발동 요건으로 현실적 또는 급박하게 자녀의 신체・정
신・정서상 복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자

녀의 복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부모가 방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한다. 자

녀의 복리에 대한 위험은 그 사실이 확인되거나 우려가 있음으로 족하고 자녀

의 복리가 위험하게 된 원인에 친권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고려

27) https://www.buzer.de/gesetz/8283/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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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28) 다만, 독일의 가정법원이 가정에 대해서 자녀의 복리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는 것에 있어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 개입함에 있어서는 상

당성 원칙(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친권을 전부 상

실시키는 것은 다른 조치가 실패로 끝났거나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에 대

한 위험 방지에 불충분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제

1666조 제1, 2항). 또한 가정법원은 아동복지국과의 관계에서 아동복지국의 양

육원조조치가 실패에 이르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하는 독일 민법 제1666조 제3항 제6호의 조치가 아닌 부모가 먼저 훈계

를 하거나 아동부조 내지 공적 부조를 청구하라는 명령(제1666조 제3항 제1호),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명령(제1666조 제3항 제2호)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9)

2) 미성년후견

독일 민법 은 2023. 1. 1. 미성년후견법 및 성년후견법의 개정을 위한 법

률 을 통해 미성년후견 제도를 개편하였다. 가장 큰 변화로 미성년후견에 더하

여 ‘미성년보좌 (Pflegschaft für Minderjährige)’제도를 신설하여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에 대해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상황에

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미성년보좌인을 두어 미성년보좌인으로 하여금 일정

범위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30)

독일 민법 상 미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직권에 기초한 명령에

의해 개시되는바, 개시되는 사유로는 미성년자가 친권에 복종하지 않을 때, 부

모가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에 대해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권한을

가지지 않는 때,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가 불명확할 때 등이 열거되어 있다

(제1773조). 독일에서는 미성년후견인으로 자연인으로서 명예직 후견인이나 직

업으로 미성년 후견인을 하는 경우 외에도 일정 자격을 갖춘 사단법인을 통한

법인 미성년후견인이나 관청을 통한 미성년후견인도 가능하다.31) 미성년후견

인 선임 절차의 순위는 첫째, 부모가 사망 전 유언을 통해 미성년후견인을 지

정한 경우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가장 우선하고, 둘째, 부모가 지정한 미성년

28) 박주영, “독일과 프랑스의 친권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례를 중

심으로 -”, 안암법학 제33권, 안암법학회, 2010, 155-156면.

29) 박주영, 위의 논문, 158면.

30) 홍윤선, “독일의 미성년후견 제도 - 2023년 개정 미성년후견법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30권 제4호, 한국사법학회, 2023, 72면.

31) 홍윤선, 위의 논문, 75-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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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없거나 그에게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아동청 내

지 청소년청(Jugendamt, 이하 ‘아동청’으로 통일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선정된 후보자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 때 자

연인인 명예직 후견인이 우선하게 되고, 적합한 명예직 후견인이 없을 때 직업

후견인과 법인후견인, 관청후견인 중 가장 적합한 자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정

된다.32)

독일의 경우 개정 전에는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

는 경우 예외적으로 복수의 후견인(Mitvormund)도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미성년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혼인한 당사자들의 공동 미성후견 외에는 추가보

좌인 제도를 통해 개별 사무를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제1776조).33) 미성년후견

인과 추가보좌인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서로 정보에 관해 제공 및 공유하

고 업무를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제1792조 제1항).

3) 아동 및 청소년 원조법 과 아동청

독일은 민법 에서 위와 같이 가정법원을 통한 친권제한 조치를 규율하고

있는 한편, 아동 및 청소년 원조법 에서는 아동학대를 가한 친권자에 대해 가

정법원의 친권제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 행정기관인 아동청을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다.34) 아동청은 피해아동이 양육을 요청하는 경우

양육에 대한 원조조치를 취할 수 있고, 아동의 복리가 급박한 위험에 처한 상

황에서 친권자가 반대하지 않거나 가정법원의 결정을 적시에 얻을 수 없는 경

우 친권자와 자녀를 분리하는 일시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그

리고 아동청의 피해아동에 대한 일시보호기간 중에는 친권자가 자녀에 대하여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아동청은 이 기간 동

안 공법상 긴급권한으로 임시로 친권자인 부모를 대행하여 거소지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35)

또한 독일 민법 은 아동청이나 아동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를 미성년후

견인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제1774조), 친권이 있는 부모가 없거나 법률상 부

자관계가 취소되어 자녀에게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제1786조)와 자녀가 비밀

32) 홍윤선, 위의 논문, 79면.

33) 홍윤선, 위의 논문, 82면.

34) 아동 및 청소년 원조법 은 1991년 사회법 제8편(Sozialgesetzbuch Achtes Buch, SGB

VIII)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을 지원하고 이들의 교육 등 복지에 대한 권리, 이들에

대한 부모의 일차적인 양육책임과 국가의 감시 및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35) 박주영, 위의 논문, 151-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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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태어난 경우 ― 이른바 신뢰출산 ― 아동청은 공식후견인으로서 관청 미

성년후견인이 된다(제1787조).36)

이외에도 독일의 아동청은 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과 양

육관련 상담을 하는 것, 탁아소나 유치원의 자리를 제공하고 그 시설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감독하는 것, 방과 후 부모들이 직접 돌보지 못하는 아동들

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학교나 직업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아동 양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거나, 부

모 간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 입양하려는 경우, 아동이 궁핍에 처하게 된 경우,

아동청에 조언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아동청은 무상으로 필요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7)

경우에 따라 아동청이 관청후견인의 임무와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임무가

중복될 수도 있는데, 관청후견인으로서의 아동청은 사회법 제8편에 따른 행정

철차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38)

V.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한 검사의 역할에 관한 제언

1. 외국 법제의 시사점

일본과 독일의 경우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한 민법의 관점에서 검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일

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친권제한 제도와 미성년후견 제도에서 가정법원에

대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제도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 열거해두고 있음

에 반해, 독일은 가정법원의 주도 하에 아동청이 실무적 관점에서 일부 연계되

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검사의 민법 제도 내 개입에 관한 규정은 존재

36) 독일의 실무에서는 자연인 명예직 후견인이 없는 경우 아동청이 관청후견인으로 선임되고

있으며, 전체 미성년후견의 80%가 아동청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고 한다.; Wiesner/Walther,

SGB VIII. Kinder- und Jugendhilfe; Kommentar, 5. Aufl., 2015, § 55 Rn. 63a., 홍윤선,

위의 논문, 78면에서 재인용.

37) 김상용 역, “독일 아동청의 역사, 조직 및 임무”, 법학논문집 제37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3, 321-322면.

38) 사회법 제10편 제1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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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은 아동청이라는 행정기관을 두어 민법 상 친권과 미성년후

견 제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보호, 더 나아가 궁극

적으로 아동의 복지를 구현하고 지원을 하는 통합기관을 두고 있고, 일본 또한

최근 어린이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부수 법령과 함께 내각총리대신의 직속기관

인 아동가정청을 신설함으로써 독일의 아동청과 같이 관련 부서와 연합하여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총괄하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특별법상 친권상실선고 내지 제한 등의 청구에 관하여 검사의 공익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서 가정법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독일 모델보다는 검사의 역

할이 중심이 되는 일본 모델이 우리 실정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이나, 일본과

독일 법제 모두 적어도 미성년자의 복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의 역할이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점과 그와 같은 국가기관은

친권자가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상황에 개입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

어야 한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친권자가 자신의 미성년자녀에

대해 범한 아동학대범죄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대응, 친권자로부터의 분

리를 위한 친권제한 조치와 위탁보호와의 연결,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및 그

에 대한 감독까지의 전 과정을 국가기관이 조망하여 이를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일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도

록 하여야 하는 점은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검사의 공익 대표로서의 역할

1) 검사의 공익 대표로서의 역할 확대 필요성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만 인정되었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2020년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2021년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가 설립되면서 공수처 소속 검사에게도 인정되었고,39) 2020년 형사

소송법 , 검찰청법 의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의 범위가 제한되고, 검사와 사법

경찰의 관계가 상호 협력으로 변경되면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일반적 수

사지휘권이 폐지되었으며, 경찰이 수사한 결과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불

송치할 수 있는 등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되었다. 경찰의 수사종결

39) 이윤제, “경찰수사의 종결과 그 책임성 담보 방안”, 경찰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경찰

법학회, 2026, 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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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따라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역할이 달라지면서 검사는 수사의 주재

자로서의 지위를 잃고, 경찰수사의 감독자로 지위가 축소되었다.40)

정부조직법 (법률 제21491호,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공소청(제35조 제2항・
제3항)과 중대범죄수사청(제37조 제9항・제10항)이 도입되어, 2026년 10월 2일

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고, 검사의 주요 업무는 공소 업무가 된다. 정

부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보완수사관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하였다’고 함에 따라41) 이를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와 같이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검사의 공익성이나 준사법적 기관

이라는 지위가 변화하지 않으며,42) 수사의 주재자 및 경찰수사의 감독자 역할

에 비하여 그 비중이 적었던 검사의 공익 대표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것이고, 검찰의 방향성 측면에서 이를 강화하고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제에서 검사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공익 대표로서 친권제한 청구

와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업무 감독 관련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에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고 개입에 관한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그 대상도 아동학대 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국한되고 있다. 검사의
공익 대표로서의 역할 확대에 대해 검찰권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형사소추권의 확대가 아니라 국가후견사상에 근거하여 이미 민

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인정하는 검사의 미성년자 내지 가정에 관한 보호

기능을 실질화 하는 것이고, 공익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국면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다.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

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기인한 것인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검사의 역할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43)

아동학대 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는 검사가 수사 협력 및 공소

제기 과정에서 이미 피해아동과 가해 친권자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고 보

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민사적 미성년자에 대한

40) 이윤제, 위의 논문, 242면.

41) 뉴스1 2026. 6. 29.자 기사, 정부 “보완수사 폐지가 최종 입장”…검찰개혁 남은 쟁점은 ‘전

건송치’(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10633)

42) 김슬기,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본 수사종결체계 검토”, 형사정책 제3권 제3호, 한국형사

정책학회, 2020, 24면.

43) 백경희, 친권제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법무부 용역과제 보고서, 2021,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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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검사가 형사처벌과

민사적 친권제한・후견인 선임을 연계하는 허브 기관으로 기능함으로써 미성

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에서는 검사가 어떠한 지점에서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항목별

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친권제도와 미성년후견제도에서의 기능 강화

현행 민법과 특별법에서는 친권상실이나 친권의 일시 정지・일부 제한을 청

구할 수 있는 자로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열거

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에서 발생하는 친권자와 미성년자녀라는 신분관계의 특

성상 자녀 스스로 청구하거나 친족이 청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담당 행정 부서의 인식과 의지의 적극성에 따라 청구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검사가 사건을 직접 인지하여 친권제한에 관

한 청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동보호 실무를 담당하

는 기관으로부터 친권제한 청구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

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정법원에 청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행 법령상 검사가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청구와 사후 감독의 일

부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검사가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피후견아동의 상태 보고서를 제공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

편하여 미성년후견인이 아동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학대를 저지르는 정황이 발

견될 경우 민법 제94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

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

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고(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후견인을 지정하도록(제2항)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신문기사에 따르면 제천 소재 보육원의 장이 보호

아동에 대한 학대로 물의를 일으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되어 벌금형을 선

고받았으나 다시 보육원의 장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44) 이에 비

44) 경향신문 2026. 3. 15.자 기사, ‘1.5평 독방 아동 감금’ 13년 전 학대 가해자, 같은 보육원

원장으로 돌아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514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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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볼 때, 보호시설의 장이 곧바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

도록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견 직무의

감독이 필요한 지점이 존재하므로, 해당 법률에서 검사의 역할도 고려할 여지

가 있다. 예를 들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에

민법 제940조와 같은 검사의 청구에 의한 후견인 변경 청구권을 신설하여, 보

호시설의 장에게 후견 직무를 계속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

록 명시적 규정을 두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형사 절차와 가사・복지 절차의 유기적 연계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 제1항은 검사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의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검사

가 단순한 형사소추권자를 넘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사적 절차에서도 능

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흐름은 형사절차(검찰・경찰)와 가사・복지절차(가정법원・지자체・아동
보호전문기관)가 제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 결과, 검사가 부모를 아동학

대 혐의로 구속하거나 기소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친권은 즉시 정지되지 않는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임시조치나 동행보호 등 단기적 응급조치가 내려지는

데 그칠 뿐이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학대 가해자인 부모가 다시 친권을 주장

하며 아이를 인계해 갈 법적 권리를 여전히 보유하게 된다. 형사 구속이라는

강력한 국가 개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아동의 신변과 양육

환경은 법적 보호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는 피해아동으로 하여

금 학대의 위협이 가시지 않은 환경으로 되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기소 및 형사 공판을 관

장하면서 동시에 가사소송법상 친권 제한 및 후견인 선임 청구가 이루어지도

록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검사의 청구 →

법원의 판결 → 지방자치단체나 아동보호기관의 행정 지원이 단절 없이 연속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즉, 법원이 친권의 제한과 친권자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후견인 선임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법적 보호

자 부재로 인해 겪는 불안 상태와 신변 위험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사, 지방

자치단체와 아동보호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제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아동학대처벌법 에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



422  법학논고 제94집 (2026. 07)

무원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를 인계받거나 검사의 직권으로 각각의

경우에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단계나 친권자의 자신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를 기소하는 단계에서도 친권 제한・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여부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보호전담기관에 기소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

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친권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 전이라도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조치, 법률 조력 등을 이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 검사는 공소 제기 과정에서 부모의 학대 고의성,

재범 위험성, 양육 환경의 열악함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고, 형사 기소를 위해 수집・분석한 증거와 정보는 친권 상실 및 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검사는 법

원과 지방자치단체나 아동보호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4) 아동복지법상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의 연계 강화

아동복지법 은 2025. 11. 11. 법률 제21108호로 일부개정을 하면서 아동권

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

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45)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후견인 선임 등에 대

한 법률상담의 지원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46) 앞서 독일의 아동청이나 일본

의 아동가정청과 같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

며 양육을 지원하는 등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현행법 체계내에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에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

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과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을 업무로 하고 있고, 개정을 통해 미성년후견인제도와의 연결

45) 법제처 아동복지법[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에서 발췌;
https://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

%80%eb%b2%95

46) 제10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국가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

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

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

립한다.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의2. 제20조의3에 따른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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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검사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의 협업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여 미

성년후견인의 업무 및 양육위탁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공동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친권 제한의 결과로 학대행위

자인 부모와 피해아동이 분리되거나 친권 행사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야

기될 수 있어 피해아동이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고, 피해아동이 분리되었던 부모에게 복귀하는 시기의 결정과 복귀과정에 대

해서도 감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 상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유기적인 절차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와 국가아

동권리보장원 간의 업무 협력은 친권자로부터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친척, 위탁가정 중 어떠한 장소를 활용할 것인

지 검토하고, 피해아동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되는 장소에 대

한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리 후에는 미성년자가

환경에의 적응이 수월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주축으로 지역사회의 지

속적이고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가 요구될 것이다.

Ⅵ. 결론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에서 미성년자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법 에서

는 검사에게 친권의 제한과 미성년 후견 제도 등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가정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특별법 차원에서도 아동

복지법 , 아동학대처벌법 , 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아동학대범죄 또는 성범

죄의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로 하여금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처벌법 은 2024년 개정을 통해 아동

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해서도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 의무를 명시하는 등 그 범

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비교법적 검토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본은 친권제한 청구권자로 검사

를 명시하면서도 아동가정청을 내각총리대신 직속 독립기관으로 신설하여 아

동보호 정책의 통합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였고, 독일은 아동청을 중심으

로 친권 제한과 관청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비롯하여 아동의 보호에 이르기까

지 일원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양국의 법제는 미성년자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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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보호는 어느 한 기관의 단속적 개입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우며, 공익을 대

표하는 국가기관이 친권제한의 개시부터 후견인 선임 및 사후 감독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러한 함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적 공백, 즉 형사절차와 가사・복지절차가

제도적으로 이원화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색지대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검사의 공익 대표로서의 역할과 연결점이 있다.47)

검사의 공익 대표자로서의 역할은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의 직무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

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과 아동 관계 특별법령에서 검사에게 부여된 친권제한 청구권 및 후견인

선임 청구권은 검사의 직무 중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자 인권 보호 직무의 실질적 내용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의 힘으로 학대 친권자로부터 법적으로 분리되거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후견이 필요한 집단이므로, 검사가 공익의 대

표자로서 형사・민사・가사의 경계를 넘어 미성년자의 복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동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운용이 요청

된다고 하겠다.

47) 실제 국정과제 ‘87. 아이 기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복지부)’에서는 아동보호 강

화와 관련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태어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의 방안 중 하

나로 보호대상 아동 등에 전문적 후견이 필요할 경우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지원이 가

능하도록 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 2025.

9.,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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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osecutor’s Function as a Representative

of the Public Interest for the Welfare of Minors

48)Baek, Kyounghee*・Kim, Sunyoung**

In principle, civil status and property relations are governed by the free

will of the parties involved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However, in cases of severe child abuse, neglect, or human rights violations

by parental authorities, there is a critical need for the state to actively intervene

and implement judicial safeguards. Accordingly, current South Korean law

provides a mechanism to realize the substantive rule of law and complement

the limits of private autonomy through the prosecutor’s role as a representative

of the public interest in civil matters, functioning across various domains such

as stabilizing family status relations, protecting the socially vulnerable, and

establishing economic public order.

Under the Civil Act, the prosecutor’s role as a representative of the public

interest to ensure the welfare of minors empowers them to file lawsuits in

family courts for the forfeiture, temporary suspension, or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s, as well as the revocation of representation and property

management rights. Furthermore, prosecutors are authorized to intervene in

the appointment and supervision of minor guardians. Additionally, within the

realm of special acts enacted to enhance the urgency and effectiveness of

minor protection, the prosecutor’s public interest representation function is

strengthened into a mandatory obligation. Under statutes such as the Child

Welfare Ac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 Offenses, if the perpetrator of a child abuse or sex crime is the

parental authority or guardian of the victimized child, the prosecutor is legally

** First author, Professor, Inha University Lawschool

** Corresponding author, Gimcheon Branch of Daegu District Court,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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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to petition the court for a declaration of forfeiture of parental rights

or a modification of the guardian.

Examining foreign legislation, Japan, similarly to South Korea, grants prosecutors

the status of petitioners for restrictions on parental rights, and has recently

established the ‘Children and Families Agency’ as an independent dedicated

body directly under the Prime Minister to serve as an integrated control tower

for child protection policies. Meanwhile, Germany has established a unified

and integrated system centered on the Youth Welfare Office (Jugendamt), a

specialized public child welfare institution, which seamlessly connects parental

rights restriction measures, the role of official guardianship, and direct child

protection services.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the cases of Japan and Germany

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as they ensure that judicial intervention and

administrative remedies are not fragmented but operate organically under

the single objective of ‘the welfare of the child.’ In South Korea, the state-

guardian function of public interest representation performed by prosecutors

in civil and family matters must be redefined as a judicial safeguard that

transcends the limitations of a criminal prosecutor to realize the human rights

and welfare of minors, who are socially vulnerable. To achieve thi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with local governments

and child protection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Keywords : Prosecutor, Public Interest Representation,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s, Minor Guardianship,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Local Government


